
위험물질 전남․울산․충남에 집중
인화성액체 수도권에 독성물질 전라도 포진 … 대부분 운송중 사고

최근 화학공장 폭발사고가 발생한 전라남도를 포함한 3개 행정구역이 전국 위험물질의 4분의3을 사용해 해

당지역의 집중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위험물질 관련사고는 제조나 보관 과정보다는 운송할 때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.

3월17일 한국교통연구원의 <위험물질 운송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분석 및 제도정비 방안> 보고서에

따르면, 연간 위험물질 사용량이 많은 지역은 전남 1억2536만톤으로 34,5%, 울산 1억602만톤으로 29.1%, 충남

4361만톤으로 12.0% 순이며 3곳을 합치면 전체 사용량의 75.6%에 달한다.

여수산업단지가 위험물질 사용량이 가장 많았고 울산 미포산업단지와 온산산업단지, 전남 광양산업단지 등

이 뒤를 이었다.

특히, 위험물질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을 만드는 대량 위험물질 제조소는 전국 262곳 중 60곳이 울산에, 57

곳이 전남에 각각 몰려 있다.

위험물질은 종류에 따라 지역별 분포가 천차만별이어서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한 것으

로 분석된다.

조사 결과 인화성액체 취급기업의 32.5%가 수도권에, 화약류 취급기업의 43.8%가 충청권에 집중돼 있다.

가연성 고체는 경남권 63.2%, 산화성물질은 수도권과 경남권 34.4%, 독성물질은 전라권 27.9%에 가장 많은

것으로 나타났다.

위험물질 관련사고는 주로 운송 도중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.

교통연구원이 국내 위험물질 취급기업 163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, 위험물질 사고유형은 운송

사고가 45%로 가장 많았다.

운송사고의 원인은 일반 교통사고가 48%로 절반에 육박했고 용기불량 25%, 자동차 불량 13% 등이 뒤를 이

었다.

따라서 위험물질을 나르는 탱크로리의 운송계획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GPS 부착을 의무화해 운송상황을 실

시간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교통연구원은 제안했다.

교통연구원 관계자는 “자연재해나 대형화재보다 위험물질 운송에 대한 안전정책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”이라

며 “운송 안전관리정책의 보완과 정보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”고 강조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

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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